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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안녕하십니까. 노동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님과 함께 주관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 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따져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공개와 공유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

반적인 중대재해 조사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을 불과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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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에 대해 그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듯이 산재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중대

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현실화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권혁면 연세대 연구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님, 조흠학 인제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노총의 임재범 실장님, 민주노총의 최명선 실장님,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창현 실행위원님, 세명대 강태선 교수님,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주갑 본부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 수 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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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철 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20년을 돌아보면 비극적인 사고는 반복되었고, 2019년과 비교하여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반복적

으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권혁면 

연세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님, 조흠학 인제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

안전보건실장님,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님, 한창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님, 강태선 세명대 교수님,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님, 이주갑 

공단 디지털전략본부장님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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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산업재해청문회 등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전히 사회 저변에 퍼져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 철 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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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두 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과 장철민 의원님 주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후원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님과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좌장,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22년까지 

산재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사상 첫 ‘산재청문회’가 열렸고,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 사고사망

만인율은 여전히 하위 수준이며, 후진국형·재래형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 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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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 등 공공이 안전을 주도하는 방식을 

넘어, 보다 폭넓은 주체의 참여와 고민을 담는 성숙한 예방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보다 손쉽게 산재예방정보에 

접근하고, 근본원인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

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포털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예방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사·정 및 학계 등 각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산재예방정보 생산 및 제공체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입법과정

에서 필요한 부분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이수진 의원님과 장철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 두 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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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관한 문제점1)

조 흠 학 교수(인제대학교)

I.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의 경제주체의 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법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7.08.17 국정현안점검조

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

였다. 

그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의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

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동종 및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관

한 원인조사는 사고사망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관이 즉시 재해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되,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시행 2016.3.30.] 제27조 및 제29조). 

그러므로 현재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관과 안전

보건공단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는 

작성자의 작성방법이나 재해조사 규정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관은 사고원인 조사에서 법 위반사항을 

1) 김태구, 조흠학, 빅민수, 고영욱,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년 보고서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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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해당분야 전문가는 재해발생 원인 및 

재해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는 비정형화된 문서 

형태로만 작성되어 일부만 공개 되고 있으며, 재해원인을 찾아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어

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작성자와 관계없이 재해조사 보고서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중대재해 직접적인 조사자인 안전보건공단의 해당분

야 전문가의 권한이 주어져 보다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자료는 2020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주하여 

김태구, 조흠학, 박민수, 고영욱등에 의하여 수행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2)(2020년 김태구, 조흠학, 박민수, 고영욱)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II. 중대재해조사의 이론적 근거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중대재해조사 

(1) 산업재해 사고조사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망

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

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중대

재해로 보고 원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조사에 

관한 권한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제4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

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에서 “｢산업안

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2) 김태구, 조흠학, 빅민수, 고영욱,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년 보고서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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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

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하여 중대재해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구  분 내   용

산업

안전

보건

법

제56조

(중대재해원

인조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

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71조

(중대재해원

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표 1>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조사 법적 근거

*법제처의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행정규칙)에 따르면,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중 “3. 재해

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에 의해 산업재해 조사자로서의 직무를 맞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대상 재해에 관해서는 동법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에 명

시되어 있으며 제1항의 1에 중대재해가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28조(재해조사방법 등)의 

1항에 따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며, 

이 경우 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의미로 안전보건공단이나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의 제3조(조사대상)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조사를 요청

하는 재해에 관해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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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26조

(조사 대상

재해 등)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4조제1항 관련)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

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28조

(재해 조사

방법 등)

제28조(재해조사방법 등)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

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

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로

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이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휴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

아야 한다.

<표 2> 중대재해조사자의 법적 근거

(2) 산업재해 중 질병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의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의 역학조사에 “공단은 ~~~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공단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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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의 2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38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 내  용

산업

안전

보건법

제141

조

(역학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

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

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

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222조

(역학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

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24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

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표 3>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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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산업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란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 한다. 이를 위해 ｢산

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의 1항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분 내  용

산업

안전

보건법

제44조

(공정

안전

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

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표 4> 중대산업사고조사의 법적 근거

구분 내  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위

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

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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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근거

국내･외 사고조사 기관에 관해 조사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조사기간 및 조사권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기간에 관해 살펴보면, 국내 사고조사기관, 즉 항공철도사

고조사 기간은 소규모 사고는 6개월, 복잡한 사고는 1년 정도 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의 조사기간은 1개월 정도, 해양안전심판원 및 화학사고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 미국의 DOE에서만 사고 조사기간을 1개월이라 명시하고 미

국의 OSHA, 일본의 후생노동성, 영국의 안전보건청은 조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

본 연구 과제인 중대재해에 관해서는 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중대재해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외 다른 사고조사기관의 경우 

특정 사고 유형에 맞추어 조사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의 

구분 내  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26조

(조사

대상

재해 등)

제26조(조사대상재해 등)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4

조제1항 관련)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

해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

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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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순한 사고부터 복잡한 사고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고조사기간을 획일적으

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끝으로 각 사고조사기관에 대해 사고유형, 조사기관, 법적근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관의 자격 및 권한, 조사기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국내외 중대산업사고조사의 법적 근거

정부

기관
사고유형 조사기관 법적 근거

고용

노동부

중대재해 사고
고용노동부

요청에 의해 공단 참여

고용노동부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71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6조

질병재해

(역학조사)
고용노동부 및 공단

고용노동부 법 141조

공단 시행규칙 제222조 위탁

중대산업 사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법44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6조1항2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수산부 선박･해양 사고 해양안전 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건설사고조사

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68조

환경부 화학물질 사고 화학사고조사단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미국노동부 산업에 관련된 사고 미국 OSHA
29 CFR Part 1960-Subpart 

D(사고조사)

미국에너지부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 사고
미국 DOE 에너지부 사고조사 매뉴얼

일본 산업에 관련된 사고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제91조, 제92조

영국 산업에 관련된 사고 안전보건청 HASAWA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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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외 중대산업사고조사의 구성과 조사관 권한

정부 

기관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관 자격 및 권한 조사기간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관

공단직원 

내･외부 전문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6조 

요청에 따라 공단직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8조, 7일 이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외부 전문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6조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8조, 7일 이내

근로감독관

중방센터 직원 

내･외부 전문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6조 

요청에 따라 공단 중방센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8조, 7일 이내

국토

교통부

위원회는 총 12명 

이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

사고 매뉴얼 제2장

법령 상 사고조사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소형사고는 6개월, 복잡한 

사고는 1년 정도

해양

수산부

법으로 심판원에 

대한 구성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사고인지 즉시 사고조사를 시작하며 조사

의 종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국토

교통부

위원회는 총 12명 

이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9조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

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

장이 가능

환경부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

화학사고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고조사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

으나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일반

적으로 14개월 진행

미국

노동부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29 CFR Part 1960.25(a)에 

자격 조건 및 1960.31(b)에 

권한 명시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국

에너지부

위원회는 3-6명 

이내

매뉴얼 상 Chart 2 : THE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사고 발생 후 1개월까지 종료를 원칙으

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

일본 노동기준감독관 노동안전위생법 제91조, 제92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영국 감독관 HASAWA 제19조, 제20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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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근 작성된 중대재해보고서 분석 결과

1. 중대재해보고서 분석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조사 건수

공단에서 제공받은 중대재해보고서를 최근 5년간 살펴본 결과, 2015년-2019년까지 

중대재해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2019년까지 

년간 평균적으로 약 823건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24일 기준)
합계

814 869 828 806 799 275 4,391

<표 7> 5년간 중대재해조사 건수(단위: 건수)

○ 안전보건공단 지사별 중대재해조사 건수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는 782개의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지사별로 경기(187건, 

23.9%), 경남과 서울(각 59건, 7.5%), 부산(56건,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의 중대재해 발생장소로 경기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부(중앙사고조사단)는 11건, 1.4%으로 나타났다.

 

지역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본부

보고서수 43 187 46 59 25 37 24 56 11

비율(%) 5.5 23.9 5.9 7.5 3.2 4.7 3.1 7.2 1.4

지역 서울 인천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보고서수 59 41 25 36 38 6 49 40 782

비율(%) 7.5 5.2 3.2 4.6 4.9 0.8 6.3 5.1 100

<표 8> 안전보건공단 지사별 중대재해조사 건수(단위: 건수, %)

○ 사업장 규모별(근로자수) 중대재해조사 건수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 총 782개 중 71개가 사업장 규모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711

개로 분석하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5~49인 사

업장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397건, 55.8%)가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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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건, 28.6%), 100인 이상(58건, 8.1%), 50~99인(53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서 참가한 조사자 건수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는 총 782개 중 41개가 참가한 조사자 건수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서 총 741개로 분석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를 위해 참가한 조사자 수를 분

석한 결과, 2~3명이 참가한 경우가 83.4%(618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한 명도 참가하

지 않은 경우도 7.6%(56건)도 있었다. 

0명 1명 2~3명 4~5명 6명 이상 합계

건수 56 39 618 24 4 741

비율(%) 7.6 5.3 83.4 3.2 0.5 100

<표 9> 중대재해조사 시 고용노동부 조사 참여 인원수(단위:건수, %)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한 조사자 건수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는 총 782개 중 41개가 사업장 규모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서 

총741개로 분석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위해 참가한 조사자 수를 분석한 결

과, 2~3명이 참가한 경우가 81.1%(601건)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의 재해조사 시 조사 참가자 수는 대체적으로 2~3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명 2~3명 4~5명 6명 이상 합계

건수 52 601 69 19 741

비율(%) 7 81.1 9.3 2.6 100

<표 10> 중대재해조사 시 공단 직원의 조사 참여 인원수(단위: 건수, %) 

○ 재해 발생일과 조사 시작일의 시간 간격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재해조사를 시작한 시점과의 간격을 분석한 결과, 0일(사고발

생 당일)이 176건(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7~14일 151건(20.4%), 15일 이상 148건

(20%), 1일 112건(15.1%), 3~6일 111건(14.9%), 2일 43건(5.8%) 순으로 나타났다. 15

일 이상 시간이 지체된 이유로는 재해발생 당시에는 재해자가 중대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

았으나, 추후 재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시작

일이 늦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44.7%가 2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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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1일 2일 3~6일 7~14일 15일 이상 합계

발생 건수 176 112 43 111 151 148 741

비율(%) 23.8 15.1 5.8 14.9 20.4 20.0 100

<표 11> 재해 발생일과 조사 시작일간 시간 간격(단위: 건수, %)

○ 재해 조사 기간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는 총 741건 중 1건은 조사 기간을 알 수 없어, 총 740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 기간은 1일(20.1%), 2일~3일(70.1%)로 3일 이내가 총 

90.2%(668건)였다. 공단 직원의 경우 조사권이 없어 단순한 현장 조사만 이루어지기 때

문에 조사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대형 사건의 경

우 조사기간이 긴 것도 있었다.

1일 2~3일 4~6일 7~14일 15일 이상 합계

발생 건수 149 519 57 9 6 740

비율(%) 20.1 70.1 7.7 1.2 0.9 100

<표 12> 재해조사기간(단위: 건수, %)

○ 조사의견서 상 재해발생 원인 수

중대재해보고서의 재해 발생 관련 조사의견서에 기술된 원인 수를 파악하였다. 이 중 

원인 1~2개로 작성된 것이 63.8%(47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4개가 

31.2%(231건), 5개 이상 4.3%(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나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원인에 대해 잘 정리된 보고서도 

있으나 절반 이상이 원인을 1~2개정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대재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0개
(추정불가) 1~2개 3~4개 5개 합계

발생 건수 5 473 231 32 741

비율(%) 0.7 63.8 31.2 4.3 100

<표 13> 조사의견서 상 재해발생원인 수(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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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원인으로 법률적 위반 사항을 제시한 조사건수

재해 발생원인 관련 조사의견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조문을 제시한 중대재해원인

조사 보고서 건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위반 법조항 없이 원인만 기술한 보고서가 

83.8%(62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법률적

으로 어떠한 점이 미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재해발생 원인을 기술할 때 법률 조항을 제

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하였다.

0개 1~2개 3~4개 5개 이상 합계

발생 건수 621 86 27 7 741

비율(%) 83.8 11.6 3.6 1.0 100

<표 14> 재해발생 원인에 법률적 위반 사항 제시 건수(단위: 건수, %)

○ 재해 발생 원인으로 기술적 관리 원인을 제시한 조사건수

조사의견서에서 재해원인을 기술적 관리 원인으로 제시한 조사건수를 파악하였다. 기

술적 관리 원인이란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위반 법조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외하고 떨어

짐 방지대책 미실시, 방호장치 미흡,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술적 관리 원인을 지적

한 경우를 말한다. 그 결과 위반 법 조항 없이 작성한 보고서 총 621건 중 단순한 기술

적 관리 원인을 기술한 보고서가 98.4%(611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비 자체의 수칙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기술한 보고서 중 1가지 원인으로 

조사된 것은 1.1%(7건), 2가지 이상 제시한 것은 0.5%(3건)로 나타났다.

 

0개 1개 2개 합계

발생 건수 611 7 3 621

비율(%) 98.4 1.1 0.5 100

<표 15> 재해발생 원인으로 기술적 관리 원인을 제시한 건수(단위: 건수, %)

○ 재해예방대책 제시 건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서 재해 발생 관련 조사의견서에 기술된 예방대책 수를 파악하

였다. 이 중 대책 수가 1~2개로 작성된 것이 56.7%(4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3~4개가 37.0%(274건), 5개 이상 5.5%(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 대책

이 없이 제시된 보고서도 0.8%(6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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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추정불가)

1~2개 3~4개 5개 합계

발생 건수 6 420 274 41 741

비율(%) 0.8 56.7 37.0 5.5 100

<표 16> 조사의견서 상 재해예방대책 제시 건수(단위: 건수, %)

  

 
○ 재해발생 대책에 법적 근거를 제시한 조사 건수

재해발생 대책 관련 조사의견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 조항을 제시한 중대재해원

인조사 보고서 건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위반 법률 조문 없이 대책만 기술한 보고서

가 82.3%(61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0개 1~2개 3~4개 5개 이상 합계

발생 건수 610 88 37 6 741

비율(%) 82.3 11.9 5 0.8 100

<표 17> 재해발생 대책에 법적 근거를 제시한 조사 건수(단위: 건수, %)

○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관리적 대책을 제시한 조사건수

재해예방 대책 관련 조사의견 상에 관리적 측면에서(안전보건조직 및 관리) 기술한 보

고서 건수를 파악하였다. 이 중 관리적 판단 없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대책을(떨어짐 방

지 대책 실시, 방호장치 설치,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기술한 보고서가 80.3%(59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8>재해예방 대책에 관리적대책을 제시한 건수(단위: 건수, %)

0개 1개 2개 3개 합계

발생 건수 595 131 14 1 741

비율(%) 80.3 17.7 1.9 0.1 100

○ 재해발생 대책에 교육적 대책을 제시한 조사건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에서 재해 발생 관련 조사의견서의 재해발생 대책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안전보건교육, 위험정보전달) 기술한 보고서 건수를 파악하였다. 교육적 측면을 

1건 제시한 보고서는 9.0%(67%), 2건 이상 제시한 보고서는 0.3%(2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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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재해예방 대책에 교육적대책을 제시한 건수(단위: 건수, %)

0개 1개 2개 합계

발생 건수 672 67 2 741

비율(%) 90.7 9.0 0.3 100

2. 면담 조사 결과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자 확충 및 전담자 필요성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지사별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조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단 직원 인터뷰 내용 중에서 “보고서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일선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해조사 의견서의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한 몇 번의 시도는 

있었으나 업무 부담으로 작용되어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현재의 조사의견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

하였다. 다만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의 인원을 확충하여 재

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권역별 전담자를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 인력풀(내･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

하여)을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한 

조사는 공단 본부에서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내용의 문제점

공단 직원 인터뷰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보고서가 재해발생 과정 및 조사, 확인 내용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재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해 원인과 대책은 조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향후 재판 시 다툼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고서를 보내기 전 의견 조율 요청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공단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책적으로 도움 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 후 조사의견서 작성과는 별개로 공단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자의 의견을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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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조사 조사 기간의 문제점

공단 직윈 인터뷰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조사 1일, 추가 자료조사 1일, 보고서 작성 

2일, 내부검토 1일, 결재 1일 등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 기간이라고 하고 있다. 단순한 

조사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중대재해조사가 기술적인 전문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

거나 조사 시에 충분한 검토와 실험을 통한 재해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7일의 기간

이 짧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대로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현재의 조사의견서의 내

용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일부분에 관한 조사이므로 현행 제도에서 충분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필요 시 근로감독관과 의견 조율을 통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공단 직원의 인터뷰 내용 중 “중대재해보고서의 예방 대책과 재해원인이 나

오기 위해서는 조사 2일, 목격자 조사 2일, 추가자료 조사 1일, 참고인 조사 2일, 조사보

고서 작성 2일, 서류 검토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직과 관리적 검토 1일, 전문가 의견 검

토 1일, 내부검토 1일, 결재 1일로 통상적 1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해 보고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 지침 속의 재해조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간의 조사 역할 분담 문제

공단 직원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조사에서 추후 고발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반면에 공단 직원은 기술적 부분만 정리해서 

조사한다. 조사의견서에 사업장의 관리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해 조사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 의견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근로감독관의 인터뷰에서는 “중대재해발생 시의 재해조사에서 공단 직원의 역할은 사고 

현장의 기술적 미비점을 발견하는 것이고 추후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의 간접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차후 공단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어디까지 조사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중대재해보고서 공개 방법

공단 직원 및 근로감독관 모두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보고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향후 재판 시 다툼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에 공단 직원 및 근로감독관 모두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

다. 다만 재해보고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재해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들의 다양한 분석･활용이 가능하면 재해예방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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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공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장 정보, 재해자 정보, 작업환경 

정보, 재해 정보 등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정리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V.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

1. 중대재해조사 방식의 문제점

현재 중대재해조사에 관한 방식을 찾아본 결과 중대재해조사시에 공단의 역할은 산업

안전보건법 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부의 요청 시 

공단 직원은 업무협조에 따라 근로감독관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후 조사한 내용을 정

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재해조사 의견서”는 법률적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작성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단 직원의 조사권한에 

대한 문제점, 조사 기간의 문제점 및 참고인 조사 방식 활용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조사권한에 대한 문제점

앞선 인터뷰조사 중에도 “대부분의 보고서가 재해발생 과정 및 조사, 확인 내용은 상

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재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한

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조사에서 추후 고발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공단 직원은 기술적 문제점만 정리해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직원이 조사의견서에 사업장의 관리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해 기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일부 ”조사 의견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 또는 

의견 조율 요청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은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방문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기계설비의 기술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관리적 측면에 대한 기술이 삭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조사자체도 근로감독관

의 조사에 관한 보조적인 역할에만 국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공단직원에 관

한 조사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제2장)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OSHA 경우 29 CFR Park 

1960.31(b)에 다음과 같이 조사자의 조사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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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1(b)

검사관 또는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사업장의 직원이 작업을 수행 하는 건물, 설비, 시설, 건

설 현장 또는 기타 지역, 작업장 또는 환경을 지체 없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 정규 근무 시간 

동안 및 기타 합리적인 시간에,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근무 장소 및 모든 관련 조건, 구

조, 기계, 장치, 장치, 장비 및 재료를 검사하고 조사한다. 모든 직원, 감독 직원 및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

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ASAWA)의 제20조에서도 조사자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재해조사에 대한 권한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행정규칙)에 따르면, 근

로감독관이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중 “3.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에 의해 산업재해 조사자로서의 직무를 맞고 있다. 다만 공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조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중대재해보고서 일명 재해조사 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공단의 재해조사는 사고 발생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은 앞서 중대재해

보고서 분석에서도 재해조사 기간이 3일 이내가 90.2%(668건)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단 

직원의 인터뷰에서도 사고 발생 이후 단순한 현장조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원인 결

과와 예방대책이 단순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재해원인과 재

해예방 대책을 명확히 하여 차후 재해감소에 도움이 되고 차후 동종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참고인 조사의 문제점

현재의 조사 시스템 상에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

라 근로감독관과 함께 공단 직원이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고 재해조사의견

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복명서를 작성하여 수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

해조사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참고인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통상적

으로 근로감독관에 따라 공단 직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



발제 2_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관한 문제점

39

로감독관의 인터뷰를 통해 참고인 조사 시 참고인에게 사업장의 관리적 측면(안전보건조직, 

지휘계통, 업무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해 진술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대재해에 

관련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참고인 조사에 관한 사항이 없고, 단지 필요한 경우에만 공

단직원이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참고인 진술서를 참고하는 것에 그친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일 경우 근로감독관 인터뷰에서 재해원인의 

사전교육여부, 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유해위험작업 여부, 방호장치 여부나 밀폐, 환기조

치 재해발생의 시간적 경위발생, 근로자 직접 작업 중 사고, 타인에 의한 간접적 사고, 

관리자 과실, 행정조치 미이행 등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재해원인과 재해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단 내부지

침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참고인 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조사기관의 문제점

인터뷰에 따르면 “공단에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

면서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의 보고서가 재해발생 과정 및 조사, 확인 내용은 상세히 기

술하고 있지만 재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정말 단순하고 또한 명료하게 작성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해 원인과 대책은 

조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조항 내용 위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향후 재판 시 다툼의 소지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법률적 원인에 

관한 책임은 소추하는 검사하는 것이므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고서

를 보내기 전 의견 조율 요청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의 조사는 처음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모든 책임과 원인이 나타날 수 

있어 공단의 중대재해조사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중대재해 조사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술적 조사에 관한 기계･기구등에 관한 예방 조치, 건설관련 작업의 

기술적 문제점 외에도 관리적 측면조사의 도급, 관리비 사용문제, 안전문화, 안전계획서, 

위험작업지시, 교육 등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현재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른 처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보고서속에 법률 제도 위반, 재해원인의 파악, 

사회적 환경적 요인, 재해예방 대책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기구의 문제는 공단의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매년 발

생하는 약 800여건의 중대재해조사를 조사기구에서 전담하기가 어려우므로 권역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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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단 편제에 맞는 권역별 조사 부서를 

두고 내･외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관리적,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작성 방식의 문제점

2019년 공단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을 살펴보면 조사 보고서의 구성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그림 Ⅴ-1]. 이를 살펴보면,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

항 및 상해정도, 재해발생 경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해조사 내용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현장 확인내용 및 분석 항목

에는 총 12가지 요소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목차 

1. 재해발생 사업장 개요

2. 재해자 입력사항 및 상해정도

3. 재해발생 경위

4. 재해조사 내용

4.1 조사반 구성 및 조사경과

4.2 설비 설명

4.3 공정, 작업내용 설명

4.4 재해발생 과정 및 순서

4.5 현장 확인내용 및 분석 (세부항목은 해당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 

4.5.1 물리적 위험요소, 관리, 관련요소

4.5.2 비상 대응

4.5.3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보존 및 관리 차원의 대응

4.5.4 업무 실시, 훈련, 업무 계획 및 관리

4.5.5 업무 감독 및 감시

4.5.6 과거사건 및 사고 건조 평가

4.5.7 통합안건관리 분석

4.5.8 인적 수행 분석

4.5.9 원인 요소 분석결과 요약

4.5.10 배리어 분석

4.5.11 변화 분석

4.5.12 사건 및 원인 요소 분석

5. 조사자 의견 (세부항목은 해당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 

5.1 재해발생 원인 및 재해에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법)

5.2 사고분석 결론 및 관리적 개선방안 

6. 참고 자료 (세부항목은 해당항목만 선택하여 작성)

참고자료 1-1 : 배리어 분석          참고자료 1-2 : 변화 분석

참고자료 1-3: 사건 및 원인요소 분석, 참고자료 1-4:수행 및 관리시스템 분석

[그림1] 중대재해조사단 사고조사보고서 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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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2가지 요소를 통하여 조사자 의견 내에서 재해발생 원인 및 재해예방 대책, 

사고분석 결론 및 관리적 개선방안까지 충분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조사에 관한 공단 내부지침에서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

처리지침｣ 제16조에 근거한 7일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 및 재해조사의견서를 근로감독관

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사고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의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9년 중대재해조사기간을 살펴보면, 총 741건 중 

668건(90.2%)이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간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고조사 

보고서 포함 항목을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그림1]의 4.5의 현장 확인내

용 및 분석 부분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대다수의 보고서

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특히 비상대응, 업무 감독 및 감시, 과거사건 및 사고 전

조 평가, 통합안전관리 분석, 인적수행 분석, 원인요소 분석결과 요약 등은 재해조사 의

견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뷰 내용 중 “보고서 내용의 질적 향상

을 위해서 일선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

라고 하면 직원들의 반대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조사의견서의 내용을 변화

시키기 위한 몇 번의 시도는 있었으나 업무 부담으로 작용되어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사고 발생 시 조사에 

관한 기본정보, 즉,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의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

하고 재해발생사실을 조사한다. 재해발생사실이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말

하는 것으로 재해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험요인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정리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중에서 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예방의 기술적 부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재해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상대응, 업무 감독 및 감시, 과거사건 및 사고 전조 

평가, 통합안전관리 분석, 인적수행 분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재해조사에 관해서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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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개선방안

1. 중대재해조사 방법의 개선방안

(1) 조사권한의 명확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조사에 관한 권한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에 따라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

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제4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

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

해야 한다.” 하여 중대재해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중대재해관련 공단의 근거규정을 보

면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

여 기술적인 원인조사 및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고 있으며, 하지

만 현재 중대재해조사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조사하는 공단 직원은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라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사의 담당자가 중대재해를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와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질병관련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역학조

사(법제141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동 조 제6항에는 역학조사의 방

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동 시행규칙 제222조에는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규정을 두어 제①항에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조사에 관하여 공단에서의 역할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노동부의 

요청에 의한 공단 내부지침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역학조사는 질병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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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자 개인 및 사업장의 다양한 변수를 찾아서 질병의 원

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조사 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질병의 역학조사처럼 다

양한 중대재해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참고인 조사라든가 재해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문

제, 도급 문제에 따른 재해원인을 찾아서 예방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조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공단에서 작성하는 조사 자료는 중대 재해보고서가 아니고 명칭은 “재해조사 

의견서”이다.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이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업무협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조사 권한과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조사 의견서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책임있는 중대재해조사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중대재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같이 시행규칙 제222조의 역학조사 “공단은 ~~~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공단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대재해관련 근거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역학조사 규정과 같

이 중대재해조사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제71조 중대재해원인조사 규정에“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

사해야 한다”라고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면 보다 원활한 중대재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 조사 기간에 확대에 따른 개선 방안

현재 중대재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 지침과 근거 규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56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8조 재해조사 방법 등에

서 7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내부지침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재해조사 결과보고 규정을 보면 “일선기관장 또

는 중앙사고조사단장은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휴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재해조사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중대재해보고서 일명 재해조사 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재

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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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한 재해조사 의견서이므로 재해조사를 실제 조사와 

같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터뷰를 통

하여 나타난 결과에도 사고 발생 이후 단순한 현장조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원인 

결과와 예방대책이 단순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충분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재해

원인과 재해예방 대책을 명확히 하여 차후 재해감소에 도움이 되고 차후 동종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공단의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는 “재해조사를 위

한 자료조사, 관계자진술 청취, 시험, 분석, 전문가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사

유로 재해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조사 1일, 추가 자료조사 1일, 보고서 작성 2일, 내부검

토 1일, 결재 1일 등이 가장 기본적인 조사 기간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조사

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중대재해조사가 기술적인 전문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거나 

조사 시에 충분한 검토와 실험을 통한 재해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7일의 기간이 짧

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 분석한 결과 총 741건 중 7일 이내

는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725건으로 98%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98%정도는 7

일 이내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기간은 준수하였지만, 조사기간 내에 작성

한 보고서의 대부분은 재해원인과 재해예방 대책이 단순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인터뷰내용을 보면 중대재해보고서의 예방 대책과 재해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사 

2일, 목격자 조사 2일, 추가자료 조사1일, 참고인 조사 2일, 조사보고서 작성 2일, 서류 

검토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직과 관리적 검토 1일, 전문가의견검토 1일, 내부검토 1일, 

결재 1일로 통상적 13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조

사와 재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해 보고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운영 지침의 재해조사 기간을 7일 이내에

서 14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2] 조사기간에 관한 개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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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조사 대상의 확대(참고인 조사)

중대재해조사는 공단 내부지침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근거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근거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중

대재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를 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고

용노동부는 중대재해복명서를 작성하여 수사결과보고서와 함께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조사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체

적이고 사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상적인 중대재해에 관련한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참고인 조사에 관한 사항이 없고, 단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일 경우 근로감독관 인

터뷰에서 재해원인의 사전교육여부, 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유해위험작업 여부, 방호장

치 여부나 밀폐, 환기조치 재해발생의 시간적 경위발생, 근로자 직접 작업 중 사고, 타인

에 의한 간접적 사고, 관리자 과실, 행정조치 미이행 등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재해원

인과 재해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 노동부 요청을 통한 재해조사를 참여할 경우에는 사건이나 상황에 따

라 참고인 조사가 필요적 의무조사내용이 아니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중대재해조사의 질적 개선과 재해원인의 명확성과 또는 재해예방 대책이 나오기 위해

서는 필요 조사 절차로서 반드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참고인 조사 내용을 재해조

사 의견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단의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속에 참고인 조사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조사반 임무의 재해조

사의견서 작성에 참고인 조사 의견서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재해조사 및 의견서 작성 등에

서 참고인 의견서 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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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제시 내용

현행 시행규칙 검토 될 시행규칙(안)

제5조(조사반 임무) ① 조사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 검토

  2.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3. ~ 4. (생  략)

제9조(재해조사 및 의견서 작성 등)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작성 및 발송 등 행정 처리는 재해조사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5조(조사반 임무) ① 조사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 검토

  2.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참고인조사서 작성

  3.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재해조사 및 의견서 작성 등) 재해원인조사, 

참고인조사서, 의견서 작성 및 발송 등 행정 처

리는 재해조사 담당부서에서 한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복명서를 완성하기 위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따라 공단 직원이 참고인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 작성하는 중대재해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단 직원이 

반드시 참고인 조사에 참가하여 진술한 내용을 조사의견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2. 조사 기관의 전문성에 관한 개선 방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지역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발생이 이루

어지면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지사별로 담당자가 재해현장을 조사하고 재해 보고서를 작

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한 조사의견에는 중대재해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가 단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해발생이 되면 1

차적 조사(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2차적 조사(추가조사(관리측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예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단계적 조사를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1차 조사 : 현장 조사

   (법률 제도 위반, 기계기구등에 관한 예방 조치, 건설관련 작업의 기술적 문제점)

- 2차 조사 : 추가(관리적 측면)조사

   (도급, 관리비 사용문제, 안전문화, 안전계획서, 위험작업지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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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중대재해 조사 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기술적 조사에 관한 기계기구등에 관한 예방 

조치, 건설관련 작업의 기술적 문제점 외에도 관리적 측면조사의 도급, 관리비 사용문제, 

안전문화, 안전계획서, 위험작업지시, 교육 등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현재 중대보고서의 목적에 해당하는 법률 제도 위반, 재해원인의 파악, 사회적 환경적 

요인, 재해예방 대책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기구의 문제는 공단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매년 발생하는 약 

800여 건의 중대재해조사를 조사 기구에서 전담하기가 어려우므로 권역별 조사 전담기

구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조사는 지사별로 중대재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직원들의 업

무의 중복성, 조사기간의 시간적 문제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므로 공단 편제에 

맞는 권역별 중대조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권역별 조사 전담자를 두고 

내･외에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관리적,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는 사회적 이슈이거나 중요도에 따라 공단 본부에서 중앙조사단을 두고 중

대조사가 실시되지만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단의 6개 권역별 중대재해조사팀을 두어 권

역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

(1) 사안에 따른 조사방식의 개선방안

가. 1차적 조사는 개인정보, 불안정한 행동, 전달체계, 불안정한 상태로 구분하여 조사

한다.

  ① 불안정한 행동 : 근로자의 불안전한 조작, 불안전한 상태 방치, 불안전한 자세동작,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근로자의 임의에 의한 조작), 기계기구 잘못 사용, 위험

장소 접근,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개인보호장구의 잘못 사용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의 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체크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② 전달체계 : 업무지시 사항, 상호연락 체계, 운전지시 스케줄, 신호 체계 등 정보 전

달 및 연락 불충분에 관한 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③ 불안정한 상태 : 시설자체 결함, 안전･방호장치 결함, 작업환경, 개인보호장구 결함, 

표시 및 설비 구성 결함, 점검 및 보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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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조사는 기술적 원인, 교육,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① 기술적 원인 : 시설･차량의 설계, 구조 및 재료, 운영시스템(방법), 점검･정비･보존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체크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

하고 있다.

  ② 교육 : 안전지식부족, 안전규정･수칙오해, 경험･훈련 미숙, 운용시스템 교육 불충

분, 이례상황 대비교육 불충분에 관한 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③ 관리 : 안전관리 조직 결함, 안전규정･수칙 미비, 운행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

당, 운행지시 부적당에 관한 사항을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1차적 조사인 직접적인 원인조사와 추가조사 즉, 간접적 원인조사를 통하여 조

사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그림 3] 철도 항공조사 체계

(2) 현행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공개 방식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는 고용노동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안전보건공

단 직원의 지원을 받아 조사되지만, 조사 후 재해조사 보고서(의견서)는 수사 자료로만 

활용될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재해사례별 또는 재해유형별로 재가공(OPL3) 등)하여 재해조사 보고서 

일부 또는 전체가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의해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3) OPL : One Point Lesson의 약자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중간전달자(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된 미디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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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되어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OPL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

해개요, 유사재해 사례, 재해발생 원인, 재발방지 대책만 공개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사고와 관련된 법 위반 사항들만 

조사되어 있고, 재해 발생 근본 원인 파악이 어려워 차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또한 현행 재해보고서 안에는 사업장 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공개가 어려워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공개 방식으

로는 전문가들이 분석･활용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제안을 하기 전

에 국내 사고조사 기관 및 미국과 일본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공개 방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국내 재해조사 보고서의 공개방식

국내의 사고조사 기관인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해양안전 심판원, 건설사고 조사위

원회, 화학사고 조사단, 질병관리본부,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이들 6개 기관의 경우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와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 및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조사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

며,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및 화학사고 조사단은 데이터 형식(조사보고서의 일부)으로 공

개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안전 심판원은 사고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공개되는 것

이 아닌 사례집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공개 방법은 6개 기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보면 4개 기관은 수시로 공개하며, 2개 기관은 1년에 1번 

공개하고 있다.

<표 20>국내 사고조사 기관의 공개방식 

구분 공개 형식 공개 방법 공개 주기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형식

홈페이지

수시(조사 종결 시)

해양안전 심판원 사고사례집 형식 1년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국토부)

데이터 형식 수시

화학사고 조사단
(환경부)

데이터 형식 수시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 조사보고서 형식 1년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보고서 형식

수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사건조사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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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 미국 OSHA의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홈페이지4) 중 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연방 또는 주 OSHA 사무소

에서 검사한 직업과 관련된 사망 조사(사망검사데이터(Fatality  Inspection Data)를 공

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OSHA에 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OSHA는 사업장의 사망재해에 관해 조사하고, 조사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인용문을 발표할지에 관해 결정한다.

미국에서 공개되어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발생일, 도시(City), 주(State), 위험설명

(Hazard Description), 검사번호(Inspection Number), 검사기관(Federal or State 

Plan), 사망재해와 관련된 인용(Citation Issued Related to Fatality)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발생일, 도시, 해당 주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검사기관(Federal or 

State Plan)은 사망재해의 조사기간이 연방정부인지 주정부인지를 구별하여 표시되어있다. 

사망재해와 관련된 인용(Citation Issued Related to Fatality)는 인용할 것과 인용하지 

않을 것이 구분되어 있으며, 위험 설명은 어떻게 근로자가 사망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

다(예, Worker fatally struck by vehicle(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그림 4] 미국 노동부의 사망재해보고서 공개 사이트

검사번호(Inspection Number)를 선택하면 내용을 볼 수 있고, 회사명, 주소, 노동조

합(Union Status), 업종(NAICS), 조사 유형(예: Fat/Cat(사망/사고), 범위(예: Partial

4) OSHA 홈페이지 (www.osha.gov) 상단메뉴 중 ｢HELP AND RESOURCES｣으로 들어가면 아래 목록 중 

Fatality Reports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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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Ownership(예: 개인, 공기업 등), 안전보건분야(예: 안전, 보건), 조사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어있

지 않아 찾아 볼 수 없었다.

(3)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범위(안)

최근 안전보건공단 ｢대형사고사례집｣5)을 보면 중대재해사고는 연 880여건 정도이고 

대형사고는 30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대형사고 사례집의 결과와 유사하게 2019년 

중대재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40건 중 1명 사망 시에 동시 부상 1건 이상인 경우를 

찾아본 결과 30건 정도가 나타났다.

중대재해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계속적이고 일반적이고 평이한 재해조사보고서가 

대분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기 보다는 안전보건공

단의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사고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대형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 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

고유형과 원인을 찾아서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며 보고서 공개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중앙사고조사단의 사고 조사

는 장시간(약 1개월에서 2개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조사 한다. 따라서 중앙사고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의 공개

는 사고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

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연간 30연건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분석･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개 

시에는 개인적인 논란이 되거나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리하여 사고에 관한 부분

을 중심으로 공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련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력, 

신체현황, 가족관계, 출신지역, 전화번호 등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삭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로 회사명, 사업주명, 현장소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설립일자, 전화번호(FAX), 발주처, 협력업체명, 협력업체 대표, 협력업체 주소, 협

력업체 전화번호(FAX), 협력업체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등도 기업의 민감 정보에 해당 

하므로 삭제하고 공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발생 사업

장의 경우 사업주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장

명의 공개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안전보건공단, 대형사고사례집, 안전보건공단, 2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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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내용으로 재해개요, 재해발생 사실 관계(재해발생까지의 시간적 흐름),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재해발생의 관리적 원인 (하도급 관계, 안전보건 교육, 위험정보전

달, 안전보건조직체계 등), 재해예방의 기술적 대책, 재해예방의 관리적 대책, 법률적 위

반사항등이라 볼 수 있다.

<표 21>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 

항 목 공개 여부

사업장 정보 △

재해자 정보 X

재해발생형태 ○

인적피해상황 ○

재해사실 ○

재해 원인(기술적) ○

재해 원인(관리적) ○

재해 원인 예방대책(기술적) ○

재해 원인 예방대책(관리적) ○

법률적 위반사항 ○

* ○: 공개, △: 공개여부 검토, X: 공개 불가능

그러므로 공개 형식 중 중앙사고조사단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조사 중 대형사고에 관

해서는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 정보를 삭제한 상태로 조사보고서의 전체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를 공개 한다면 코드화시켜 필요 부분만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 본다.

<표 22>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형식(안)

분류
코드화

(전체공개)
사례집형태

일부 전체공개
(중대형사고중심으로)

장점 Big 데이터 활용에 용이 발간물 형태로 이용자 편리
CASE형태로 이용이 가능, 

중대재해의 사건에 대한 관리적 
측면도 확보

단점
사고별 자세한 

재해원인확인 어려움

재해원인에 관한 복합적원이 
추정이 어려움(관리적 측면),

사례집 선택의 문제

모수가 적음(전체 중대 재해가 
아니고 일부)

활용 중대재해 전체 데이터 활용 중대재해유형을 파악하는데 활용 중대형 사고의 예방 대책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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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형식을 정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공개하느냐가 중요

한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공개주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다. 그 이유는 공개주기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

므로 잘못 규정하면 공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에 반복하여 공개한다

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개주기 보다는 공개시기에 관하여 정리하고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개 시기라는 용어가 적정하고 공개 시기는 중대재해조사이후에 일정한 시

기를 두어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인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

이므로 사고조사 후 사업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고발 조치 이후 법

원의 판결이후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책임소재가 정리

된 이후 1개월 이내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으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1심법원 판결이 되었을 때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다른 조사기관의(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화학사고 

조사단,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서 공개 주기를 살펴보아도 보고서의 공개 주기가 

수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에 관해서는 1심법원판결이후 30일 이내 공개하

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공개방식은 인터넷 통하여 공개하며, 국내·외 재해조사기관의 공개 방식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 중대재해조사보고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

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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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언 및 결론

2020년 연구를 통하여 찾은 결과를 중대재해보고서의 중요한 의미는 재해감소와 동종

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되어진다. 중대재배보고서 분석에 따른 공단 

직원 인터뷰 중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공단의 중대재해조사는 노동부의 참여

요청으로 기술적 내용과 고발조치를 위한 위반부분만 작성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중대재해조사라는 커다란 의미를 본다면 보다 적극적

이고 명확한 재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대재재보고서가 아닌 재해

조사의견서라는 근거로는 중대재해조사에 관하여 공단에서 역할은 법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노동부의 요청에 의한 공

단 내부지침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역학조사는 질병에 관하여 조사가 이

루어 질 때에는 근로자 개인 및 사업장의 다양한 변수를 찾아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조사 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질병의 역학조사처럼 다양한 중대재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에서 작성하는 조사 자

료는 중대 재해보고서가 아니고 명칭은 “재해조사 의견서”이다.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

이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협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다 책임 있는 중대재해조사를 위해 법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단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해조사기간이 7일 이내라서 사고 

발생 이후 단순한 현장조사만 이루어져 재해원인과 예방대책이 단순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재해 보고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지침 운영 

지침 속의 재해조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조사 공개 방법(안)을 제시한다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의 목적

은 재해원인을 찾아서 예방대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범위, 형식, 주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공개 범위는 전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 보다는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고(연간 30여건)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개 형식은 중앙사고조사단의 보고서 중 개

인정보와 기업의 민감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전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 

주기는 수시로 공개하되 1심법원판결이후 30일 이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중대재해보고서에 관한 발표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현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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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작성하는 중대재해보고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면 중대재해처벌의 근간이 되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요구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책임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명확한 

책임의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중대재해조사권한과 기

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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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  

○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요양재해자 사망자 6개월 이상 91일~180일 29일~90일 4일~28일

2019년(명) 109,242 2,020 25,526 36,288 31,954 13,194 

분포(%) 100 1.85 23.37 33.22 29.25 12.08

<2019년 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 2019년 산업재해현황 중 전체 재해자수 109,242명(사망자포함)중 3개월 이상 중

상해 재해자가 63,834명으로 58% 이상 차지

 -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95,788명으로 87.5%를 차지

 - 1개월 혹은 3개월 미만의 재해는 산재처리하지 않을 개연성

 - 심각한 통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

 - 중대재해의 언론보도시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증없이 보도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중대재해를 예방가능

 - 경상해 사고를 줄여나가야 확률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음

 - 경상해 사고의 예방보다는 중대재해 예방(가시적인 성과에 집착)에 매몰되어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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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의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결과도출로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 공개

 -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경상해 사고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

 - 산재발생보고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보상통계(요양신청)와 노동부 통계(발생보고)의 

차이도 문제

 - 산재은폐 문제 또한 심각한 통계오류를 가져오고 있음

○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 중대재해는 반복적인 경상해 사고의 다발로 일어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 건설업이니까, 3D 업종이니까 재해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인식 제고

 - 언론 보도시에도 명확한 원인공개시 언론을 활용한 중대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2.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법 제13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발생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

 - ‘공표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는 모호한 표현으로 법령

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반드시 공표하여야 할 것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 방법, 기관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의 중대재해

조사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 우려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관 등과 함께 반드시 공표하는 방향으

로 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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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

1)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한계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 실시

 - 전문적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전문적인 사항

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는 근로감독관의 보조 역할에 그치므로 심층적인 조사와 원인

규명,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

 -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음

 - 중대재해 결과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거나 사고의 근본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보고

서가 다수 존재

 - 중대재해의 원인 분석에 있어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의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

 -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5-2017)은 아직도 사고의 

조사에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음

2) 중대재해 조사 결과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기구, 권한 필요(국과수 등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아닌 기

관의 조사는 지양)

 - 신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 전문성있고 권위있는 산업재해조사 기구의 

구성이 필요

 -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연동하여 공개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의 공개와 더불어 재해 원인과 대책마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외국의 조사과정에 있어 조사원인의 해소와 예방대책의 이행에 대한 강제사항은 

일본이 조사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재감독’의 과정이 있음

 - 우리나라도 재해조사과정의 개편에 있어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영되어야 할 것.

 - 재해조사 결과의 책임 문제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혀 재판의 합당한 증거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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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사례(통계)를 축적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예방대책을 수립

3. 중대재해 조사의 활용

 - 중대재해 조사의 법적 근거 확보와 전반적인 조사권한의 확보 

 - 중대재해 조사의 법적근거를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의 출범

 - 중대재해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요

 - 중대재해조사보고서 표준(안)은 중앙사고조사단의 모델을 활용

 -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공개

 - 중대재해 조사시 조사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취급, 처리 등 문제 고려

 - 유의미한 통계 작성을 통한 예방대책의 정책적 반영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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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부터 정부정책까지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 조사와 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

최 명 선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

1. 들어가며

노동자 참여는 배제하고 진행되는 형식적인 중대재해 조사, 중대재해 보고서는 공개되

지 않고 표피적인 산재통계에 기초한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불신이 기간 지속되어 왔다. 

현장에서 접해왔던 중대재해 조사와 중대재해 보고서에 대한 개별 사례보다 훨씬 더 심

각한 중대재해 조사의 실태가 발제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건 중의 

90%가 3일도 안되어 조사를 완료하고, 단순한 기술적 관리 원인을 기술한 보고서가 

98.4%에 달하며, 예방대책으로 관리적 대책이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보고서가 

80.3%에 달한다. 감독관은 법 위반 여부만 조사하고, 안전공단의 조사에 대한 권한과 책

임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없이 단순 기술적인 조사만 진행해 왔으며, 심지어 중대재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과정에서 안전공단과 노동부의 행정 편의주의와 보고서 작성과 공

개에 대한 책임을 서로지지 않기 위한 태도와 입장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중대재해 조사가 공개되고 있었음에도, 산업재해는 보

고서가 공개되지않았는데, 조사 주체인 노동부 감독관과 안전공단은 당사자 책임을 우려

하여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큰 한계는 이 연구자

체도 사고성 사망 재해로 한정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락사망 보다 훨씬 더 많

이 발생하는 과로사망,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조사자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직업성 질병은 단지 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와 역학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조차도 산재보험 외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인한 보상 

재해는 통합적인 조사와 반영을 통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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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반복적인 죽음에는 기업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솜 방망이 처벌, 위험의 외주화 등 파편화 된 고용구조, 양과 질에서 공히 문제제

기 받고 있는 감독행정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자체도 매년 발생하

는 중대재해의 조사와 분석 속에서 실태와 개선과제가 제시된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 조

사와 보고서 공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다. 형식적인 중대재

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 조차도 비공개로 해 왔던 노동부, 안전공단, 안전보건 전문가들

의 기간의 실태가 현재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깊은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시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을 앞두고, 중대재해 조사와 보고서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2. 현장 입장에서 바라 본 사고성 중대재해 조사와 보고서 

공개의 실태와 문제점 

1)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사례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 성수역, 강남역에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수리점검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은 3번째 사

망사고 

- 성수역 사고는 노동자 개인과실로 치부. 사과도 처벌도 없었음. 구의역 참사이후 경

찰 재수사

- 강남역 사고 당시 안전공단의 재해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재발방지 대책은 스크린

도어 정비 수리를 하기 위한 마스터 키를 별도로 함을 만들어 역무실에 비치하는 것

이었고, 서울 메트로는 이 관리함의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 간 이

견으로 공방하다가 실질적 관리는 사각지대로 놓임. 

- 세 번째 죽음인 구의역 김군 참사이후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서울시 진상조사 시

민대책위’가 구성 사고조사 진행. 

- 원 하청 구조로 급박한 위험시 하청 노동자가 지하철 기관사에게 지연운행 등을 요

청하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원 하청 구조, 부실공

사 남발로 스크린 도어 공사의 설비, 자재가 제 각각이어서 고장이 잦을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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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 등 분할되어 운영되는 관제 시스템, 정시 운행이 강요되

는 문화로 점검수리 정비 시간 자체가 부족 등의 원인이 밝혀짐. 구조적 원인으로 시

민참사도 반복되어 왔음. 

-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조사는 1차로 6개월간 진행. 고용구조, 노동조건, 시설 및 

기술적 원인, 서울 메트로의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문화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현장 노동자와 민간이 참여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원인조사 참여 등이 진행

되었음.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는 시민참여 방식으로 공개되었고,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도 고

용구조 개선, 시설장비 개선, 안전관리 체계 통합정비 및 강화, 정시운행 포기 선언 

등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이행되었음.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자체를 공개하여, 이후 

대책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주체를 확대하였음. 

○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고용구조,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실시하

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분야로만 좁혀서도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도 최근에야  방침으로 제기되고 시행되는 수준임. 특히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이에도 하청 노동자 당사자는 참여 보장이 배제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2) 노동자 과실, 노동자의 불안정 행동으로만 몰고 가는 기업과 기업의 

주장만 인용하는 중대재해 조사 

- 2012년 대림 폭발사고 노동부와 경찰조사에서는 대림이 작업허가서 발급하지 않았

으나 노동자들이 임의 작업하다가 폭발사고 발생으로 정리. 노동조합의 현장 노동자

들 대상 조사에서 작업허가서 발급이 있었다는 조사결과. 검찰의 본사 및 공장 압수 

수색에서 작업허가서 발급 사실 밝혀짐. 

- 2015년 울산 황산 폭발사고도 작업허가 없이 노동자 임의 작업 주장, 노동조합의 조

사결과 작업허가를 했던 사진 물증이 나옴. 

- 보호구 미 착용의 경우 미착용 자체만 제기되고 있음. 폭염, 고열작업, 고압전류 작

업등에 노동자의 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 지급, 적합한 보호구 개발 자체가 

되지 않거나, 개발된 보호구가 있어도 저가의 보호구만 지급하는 실정. 폭염 시 안전모 

안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흐르는 땀이 눈으로 흘러가 고소작업에서 위험 증가, 

저가 절연장갑은 내부의 습기로 감전위험이 더 높아지는 상황 등이 현장의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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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대재해 조사 및 감독, 현장 자체의 관리도 보호구 지급과 착용 여부에만 초점. 

적정한 보호구 지급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노동자 

과실여부만 가림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장 자체 조사, 안전공단의 조사, 노동부의 감독 등에서 

노동자의 불안정 행동으로만 몰고 가는 조사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기술적 

원인, 법 위반에 대한 조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노동자의 

불안정 행동> 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불안정 행동의 원인조사가 <당사

자의 입장에 기초한 구조적 원인조사>가 필요함.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

를 조사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표면적인 조사만 진행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을 <개별적인 노동자의 불안정 행동> 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장부터 정부 대책까지 매우 중요한 기조임. 이를 위해서는 개별 중대재해 

조사부터 불안정 행동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당사자 입장의 반영이 필요함. 중대재

해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 단기 고용, 입사 후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다발

하고 있으므로, 현장 노동자 뿐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조합뿐 아니라, 업종별, 지역

별 노동조합의 중대재해 조사와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3) 고용구조, 이동 노동, 방문노동 특성과 연동된 중대재해 조사가 필요 

- 사고성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건설, 조선, 제조업은 파견고용, 하청 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구조가 파편화 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

나,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위험정보, 안전관리가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되어 있음. 

- 중대재해 조사가 고용구조와 연동되어 진행되지 않았고, 하청 노동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시도하고 있으나, 파견 노동, 특수고용노동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되지 않

고 있음. 특수고용과 하청 고용이 중첨 되는 화물, 건설기계 등 위험작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임. 

- 방문 노동, 이동 노동은 고정 사업장이 아닌 업무 형태를 갖고 있으나, 현행의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방문 노동, 이동노동에 적합한 예방조치 규정이 없음.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가 주로 사용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다리 작업 같은 경우도 특

성에 맞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적절한 중대재해 조사와 대책이 제시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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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조사에서 법 위반 중심의 감독, 고정 사업장 중심의 재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방문노동, 이동노동은 현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방치

되어 있음. 방문, 이동노동과 특수고용이 중첩되는 배달 노동의 경우, 방문, 이동노

동, 특수고용, 하청 고용이 중첩되는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의 중대재해 조사와 대책

은 당사자들이 파업 투쟁등 사회적으로 강한 문제제기가 되어서야 특별 조사되고 대

책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임. 

4) 계약구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중대재해 조사 

- 2012년- 2013년 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약 2년간 2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했

고, 그중 하청 노동자는 80%이상이었음. 연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노동부

는 중대재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을 일정기간 상주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한 바 있음. 

- 전면적인 조사에서 당진 현대제철은 코샤 18001을 원청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다 

받은 기업이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수천 건 적발되었고,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책정 계상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한 해는 기업 전체의 안전투

자가 0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짐.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동안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별 중대재해 조

사에서는 현장의 실태가 반영된 사고원인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러한 조사와 

대책이 누적되면서 2년간 20명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의 사고로 이어진 것임. 

-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매월 약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가 수 

십년 반복 발생했음. 이러한 실태는 기간의 현대 중공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보고, 사업장에 제시된 대책과 이행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렬

한 반성이 필요함. 

- 낙원상가 철거 중대재해를 전후로 한 조사에서 철거공사의 계약의 문제가 사고의 중

요원인으로 조사됨, 그러나, 그 전의 철거 공사 등은 단편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철거 공사도 구조적 원인 조사와 대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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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로사, 직업성 암 등 중대재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심각성 

- 현재 진행되는 중대재해 조사는 사고성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음. 추락사망 보다 높

은 과로사망, 직업성 암등으로 인한 사망,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 

등 직업성 질병의 영역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 조사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음. 

-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 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심각한 인식의 

문제임.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 동일한 사업장의 화

학물질 안전관리의 방기로 수 십명의 직업성 암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역학조사와 산재승인 여부로만 바라봤던 관점과 기조는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 산재보상 과정에서 진행되는 재해조사, 역학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중첩되지 않은 영

역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과로사의 경우 재해조사 과정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여부가 

조사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업장의 조치 이행 명령이 동반

되어야 함.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망이 아닌 부상과 질병에도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사고성과 과로사, 직업성 암등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 부상과 직업성 질병

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조사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

져야 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사고, 질병,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중대재해 조사 체계

가 구성되어야 함. 

4. 중대재해 보고서의 전면 공개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법제화 

-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고조사가 별도의 법, 체계, 권한 등이 명시되

어있고, 보고서 공개도 되고 있음. 이에 비해 산업재해는 지나친 비밀주의로 비공개 

되어 왔음. 이러한 관행이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수립을 가로막고, 표피

적인 재해통계만 갖고 논의를 하는 저열한 대책으로 귀결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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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수준에서는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정

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임. 현행과 같은 중대재해 조사를 유지할 경우 보고서 

공개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중대재해 보고서의 전면적인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임.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

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중대재해의 주요 주체인 기업, 노동조합, 전문가, 정부를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주체가 중대재해에 대한 <실물적 실태>에 기초한 다각적인 재

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제시>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출발점임. 특히, 현

재까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는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진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의 다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중대재해 조사의 대상, 범위, 내용에 대한 전면

적인 혁신이 준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기존의 노동부 감독관, 안전공단의 조사로

는 개선을 기대 할 수 없음.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전담기구를 비롯해서 중대

재해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어

떻게 할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함. 

- 2017년 발표된 중대재해 대책에서는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법제화도 발표된 바도 있음. 이는 피해자, 당사자, 민간의 참여 보장과 개별 사고의 

원인을 넘어 조직적,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임. 그러나, 이

후 조선업외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음. 

- 노동조합과 시민이 제기하고 구성해 왔던 구의역 사고조사, 김용균 특조위, 집배 노

동자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사고조사위 등등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더 

많은 변화를 갖고 온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의 조사와 보고서 공개뿐 아니라 공약과 정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국민참

여 사고조사위원회> 법제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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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임 우 택 안전보건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1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에 대한 기본입장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보고서 및 데이터 공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

   ○ 기업과 민간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

대재해 관련 자료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도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등의 공개 필요성에 공감 

 □ 다만, 중대재해 조사 및 보고서 공개 등의 목적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중심’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개선조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음

   ○ 현대 산업재해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고, 사고 매커니즘이 복잡해

져 근로자든 사업주든 어느 한 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현행 중대재해 조사는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어려운 행정시스템 하에 

운영되어 획일적 법령 위반 여부 확인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원인 규명을 통한 예

방활동 촉진과 적절한 규제체계 정립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조사의 질적 개선 조치가 필

요하고,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공개가 과도한 사업주 비난과 일방적 책임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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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 조사 목적과 방향

 □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고조사 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해원인 분석과 개선 

유도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자주 언급된 영국은 철저히 교훈을 얻고 효과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사고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30~50명의 전문가를 모아 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독립

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제안을 추구하고 있음

   ○ 영국이 사고조사 전문인력 확보와 조사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은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책임자 색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

장기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임

   ○ 또한 영국과 미국, 일본은 사고조사의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률

적 조사기한 설정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미루

어 짐작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

련하고, 조사기간 역시 7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탄력적·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산안법 시행규칙 제71조 후단*이 중대재해 조사를 법 위반사실 확인에만 

치중하도록 오해·오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필요 시 조문 정비도 검토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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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조사 전문성 제고 필요성

 □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부와 안

전공단의 중대재해 조사 진행방식도 명확한 기준·근거를 정비해야 하겠음

   ○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고용부 산재예방행정 인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지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채용·인사·교육·훈련시스템 개편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음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18.9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문(’20.4월) 등

   ○ 해외 선진국의 조사가 감독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우리나라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만큼, 전문능력을 가진 감독관 채용과 함께 전문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해당 논의는 향후 고용부 조직개편(본부 승격)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과  연

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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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개방식

 □ 자발적 사고경험 등록과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향상과 의식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항공산업의 ‘항공 관련 실수 경영 시스템’, 의료업의 ‘국가 의료사고 및 실

수 보고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발적 사고경험 등록 및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능동적 학습과 안전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개별 사고(실수) 경험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향상

   ○ 우리나라도 환자안전법 개정(’16.7)을 통해 영국과 유사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

스템’을 구축(’17)하고 각종 사고사례별 위험요인과 주의대상, 재발방지 권고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환자 및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내용을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정리하여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의료기관)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

서 제외

 □ 중대재해 예방 취지의 정보 공개를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는 경각심 제고 차원의 공표이고 경영책임자 등의 형의 확

정이 있은 후에나 공표가 가능할 것이므로 적용대상과 공표 시기에 제약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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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창 현 실행위원(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1. 들어가며

자고 나면 접하는 것이 노동자의 사망사고 소식이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희생자는 대

부분 비정규직, 하청 및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되는 정부와 기업의 땜질식 대책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

사회는 별다른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결국 참다못해 “노동자 사망사고 시 법인 및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거센 요구에 의해 입

법화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사업주 및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굳이 중대재

해처벌법을 제정하여 법인 및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자고 하는 이유는 중대사망사고

의 근본책임이 말단현장관리자나 노동자에게 있는 것 아니라 원청이나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및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년 노동자가 2~3

명씩 죽어 나가도 해당 사업장 최고경영책임자가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일까? 

중대재해조사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었는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

단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재해유가족 및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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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개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보고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관리방안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안전

보건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제 발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었다는 증거이다.

국가차원의 노동자안전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 매일 유해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재해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정보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단위에

서의 안전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 작업시에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위험작업대해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전관리자 및 관

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업장의 중요한 

산업안전보건정보(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위해위험방지계획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대표나 과반수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일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안전보건정보는 기업 안전팀 캐비닛에만 있다는 어느 조합간부의 말이 생각난다. 

사업장 유해위험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헌법상의 배타적 권리이다. 기업의 영업비밀보장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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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정보 공개와 과학적 연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발제안 관련 검토의견

1)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전보건 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는 업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 모세혈관처럼 깊숙

이 침투해 있다. 포항 포스코 제철소에 매년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은 포스코가 안전관

리비용을 투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위험업무가 하청에 하청으로 외주화 되어 

원청도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가 점점 심화되고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힘들다.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당장 

막을 수 없다면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고 있는 사업장과 매년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

하는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중요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일상적 관리

감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산업안전보건감독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재해통계 외에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내용이 거의 전산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에 대해서도 재해조사와 관련한 전산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안전이론에서 “사고의 크기는 우연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중대재해 못지않게 작은 

사고나 중상해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그만이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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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아니면 노동부에서는 현장조사 조차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감독관 규정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아니거나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망재

해가 아닐 경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노동자가 추락으로 전신 골절상을 입고 영

구장해가 남아도 노동부 차원의 사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재해발생신고서에 재해원인을 추락한 노동자의 과실로 허위로 작성하

고, 재해발생 대책에 “근로자 교육 필요”이런 식으로 기재해도, 사실상 서류접수만 할뿐 

이에 대한 확인 작업조차 못하고 있다.

즉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보

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근로감독의 실정이다. 작은 재해나 중상해 재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면서 중대재해를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매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업장 교육차 충주에 있는 어느 외국계 화학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데, 공장장이 “우

리 공장에서는 근로자가 손에 물집만 잡혀도 외국본사 CEO에게 공식문서로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대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발

생개요, 원인, 재해방지대책, 피해정도, 산재처리 여부, 관련 책임자의 역할 등을 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감독관은 그에 맞는 조치내용을 기입 하도록 하여 

아무리 작은 사고도 기업과 국가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재해전산등록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중대재해 정보공개 시 책임자 처벌 내용까지 공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례집 형태로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재해의 유형과 기술적 원인 정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

고, 해당 재해로 인해 사고의 책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공개(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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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되, 회사명은 공개)하는 것은 향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본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중대재해의 범위를 사고사망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포함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범위가 추락, 낙하, 끼임 등의 재래형 사망사고 중

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질병에 한해서만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의 산업구조는 점점 다양화, 고도화, 복잡화, 중층화 되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는 사고사망자 못지않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종의 신생화학물질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직업성 암 산재신청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독자적인 연구실적은 부끄러울 정도로 선진국에 뒤쳐진 

수준이다.    

또한 감정노동자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업무상 자살자 수도 급격히 증

가하고 있고, 택배 및 우체국 배달기사를 비롯한 장시간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과로사도 

OECD 기준 최고의 수준이다.

노동자의 자살이나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국가차원

의 경제적 손실(노동손실일수)은 사망사고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사망사고에 비해 노동자의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전보건대책이

나 관심이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신청을 접수하는 것 외에 국가 

차원의 재해조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 개념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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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재해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법률에 따른 의무규정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노동자

의 주체적인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및 과반노조에 대해서만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일

부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접근

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제공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반대로 근

로제공에 따른 안전할 권리, 건강을 온전히 보전할 권리도 갖는다.

그리고 노동자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충

분히 알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최근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우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실시했던 

사례를 토대로 노동자의 알권리 및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진단을 스스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업주 중심

의 안전보건활동은 사실상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 사업장 노동조합 안전보건진단 결과 요약

< **사업장 노동조합 사업장안전보건진단보고서 요약 >

1.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점수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결과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C등급 “불량”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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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 및 안전보건 목표 분야

1) 조합원 약 88.2%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미 세부계획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업장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3.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보장 분야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사업장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공

하지 않고 있다.

4. 산업안전보건체계분야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이 법에 따라 선임되어 있지만, 작업자들은 안전관리

자가 누군지, 보건관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지만, 조합원 및 작업자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

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이 관리자들의 지배⦁개입행

위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이 작업자

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84%이상의 작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

고 답하고 있다.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분야

1) 안전보건교육이 고용노동부 감독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및 재해 시 산재신청 방법 등에 관한 기초교육이 진

행되지 않고 있다. 

3) 다수의 근골격계 질병 의심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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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1. 근로계약 체결시 및 직무내용변경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

공받을 권리

 

2. 사업장의 위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상태 및 방호설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6. 안전조치관련 법규 준수 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단결과 근

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작업환경 및 보건위생분야

1) 자동화 공정 투입 작업자들의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화학물질 취급부서 작업자들의 경우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3) 작업환경측정과정에 환경안전부서 및 관리자들에 의한 측정결과값을 인위적으로 낮출려

는 행위들이 보고되었다.

4) 사내 이동차량을 통한 특수건감검진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도출하

려는 행위들이 보고되었다.

5)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근골격계 질병 유경험자가 약 59.4%로 조사된 반면, 실제 산재신

청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 인사고과권을 악용한 관리자들의 산재

은폐행위가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교대 및 야간작업으로 수면부족 및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조합원이 설문조사결과 약 

50%로 조사되었다.

7) 생산직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로 인해 조합원의 약 83%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설문조사결과 조합원의 약 92%가 생산직에 대한 성과평가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조합원 설문결과 약 84.9%가 산재신청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조합원 설문결과 약 61.3%가 4일이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했지만 산재신청을 하지 않

고, 공상이나 개인치료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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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의 유해물질 및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산

업보건의,화재감시자 등이 누군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지, 개별노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등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5. 유해위험 작업이 외주화(하청 및 도급)되어 있는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 

및 원청, 각 도급 사업주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한 자료를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6.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언제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할 권리

7. 위험성평가서, 공정안전보고서,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작업

계획서,안전작업허가서 등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9.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포함)시 상병과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의사소견서

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직업병이 발병하거나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 노동

조합,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통보 것. 또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발병사실을 고지 할 것.

10.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근로감독시에는 교육일지상의 문서확인 등 요식적

인 감독행정을 탈피하고 개별노동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안전

보건 교육실태를 조사해서 근로감독 행정에 반영할 것

11. 작업환경측정시 노동조합,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 하

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할 것 

12. 재해발생시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공지하고, 재해발생

원인 및 방지대책인 담긴 재해발생보고서를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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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관한 검토의견

-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통과되었고,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논의들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주체를 어느 기관

에서 어떤 권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재해조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지

금처럼 공단이 단순 기술적 자문의견 정도가 아니라 사고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대신해 조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중대재해보고서의 작성의 목적은 당연히 재해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 특히 산업안전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대부분 사업장 또는 조직 내 시스템 하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 또는 

작업환경의 불완전한 상태)은 시스템 결함의 결과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

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조사가 중점이 되어야 재해를 

13. 재해발생시 재해자 가족 및 유족에게 재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해발생 원인 

및 향후 향후 대책을 담은 사고조사서를 가족 및 유가족에게 제출하게 할 것

14. 노동부 및 회사의 재해조사시 재해자의 권리를 대변할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

하고,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의 재해조사에 대한 의견진술

을 보장할 것

15. 작업관련성 질병(근골겪계질병,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등)에 대해서는 노동

자의 직업이력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자별 유해위험작업 노출이력카드

를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해서 언제든 노동자 및 재해자 가족이 

관련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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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실질적인 책임자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 특히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 복잡화 중층화 되고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가 점점 일

상화 되어 가는 현 실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도 그에 맞게 과학화, 고도

화, 입체화 되어야 한다. 

- 발제 안에서 중대재해조사가 대부분 3일 만에 이루어지고, 사고의 근본원인에 해당

하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주관적 판단 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공단 조사자들의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보다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법

인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관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따라서 사망 사고 시 재해조사기간이 3일이내면 본사 및 원청의 과실책임을 밝혀내

기 위한 내실 있는 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원청 및 경영책임

자의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 중대재해 조사시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공단관계자의 조사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조직문화 전공자, 시스템분석 전문가, 노동법

전문가, 기업경영전문가 등)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가족 및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등의 

진술권 및 조사 입회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 끝으로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안

전보건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당사업장 노동자 전원에게 재해사실, 

조사결과, 재해방지대책, 사업주 처벌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최종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재해보고서 모든 내용

이 제3자에게도 모두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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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해 공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문

강 태 선 교수(세명대학교)

1. 정책토론회의 의의

(1)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책임의 소재와 

크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다. 이 법률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

거가 도입됐고 하한의 자유형이 벌칙에 포함되어 책임의 무게를 늘렸다. 이 법률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제13조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

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조문 또한 잘 활용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형사적 제재 못지않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

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

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2) 원인 공표 등 비형사적 제재의 장점

공표 제도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적 제재와 구별하여 비형사적 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인신을 구속하는 등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법절차

에 행정자원을 투여하지 않고 산재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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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처벌법 제13조제2항의 하위 법령을 잘 고안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산재 원인의 공표 제도가 형사적 제재만큼 중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하여 작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 참여’와 ‘특별사고조사’를 골자로 한 산안법 일부 개정안

도1)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 산업재해 원인조사의 의의

(1) 사업주의 산업재해 조사의 의의 

산업재해 원인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사업주2)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3). 산업재해 원인조사는 더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이며 조직의 자원을 군소리 없이 집중투자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당국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

발방지를 위한 심층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누구의 잘못 혹은 비난받을 

대상을 찾는 방식의 조사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고 가능한 관련 요인을 충분히 도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책임 추궁 목적이 아니므로 사고원인과 관련된 법령 관련 사항 외에 

다양한 원인을 탐색해야 하며 향후 위험성 평가 및 대책에 이 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Incident Investigation : A Guide for employers」

(OSHA, 2014)4) 등과 같은 가이드를 발간하여 사업주의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석유·화학 등 화학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동종 업종 사

업주 단체들이 사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 생산기술과 영업 측면에서는 극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면서도 사고조사 정보는 공유한다.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업종에 대한 규제의 신설 등으로 이어지

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안법에서는 한장에 불과한 산업재해조사표(혹은 요양신청서 사본)양식의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75) - 2020.11.2.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 

2) 사업주란 법인체인 경우 법인 그 자체이며 개인 회사인 경우 대표가 사업주 

3)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4) 사업주를 위한 사고조사 가이드 – 상해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 

https://www.osha.gov/dte/IncInvGuide4Empl_Dec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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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사업주의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서로 인정하고 있다.5) 당연히 정부 당국이 사

업장 자체적인 재발방지 목적의 사고조사를 지침 등을 통해 돕고 있지 않다. 많은 사업

주들이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기 보다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목록에 포함하는 등 비난과 책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자체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

나 조직 내에서도 잘 유통되지 않는다. 동종 업종간 사고사례를 공유하는 문화가 없으며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상세한 원

인을 알지 못한다. 

(2) 국가 및 관계 당국의 중대재해 조사의 의의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당국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결과가 중하므로 정부의 작업중지 및 수사(또는 내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업무와 관련된 근로자 사

망사고에 대하여 내사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다. 국가가 수행

하는 이러한 중대재해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며 궁극적 목적은 책임자 처벌이다. 책임은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책임으로 한정된다.6)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사(수사) 이외에 책임자 처벌에 활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교훈 도출과 공개를 목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4. 국외 정부 산업재해 조사제도 사례’에서 설명하겠다. 

5) 산안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안전보건공단의 몇 가지 기술지침이 사업주의 사고조사 방

법론을 안내하고 있지만 규범력이 없는 산하기관의 지침["사고의 근본적인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1999 등]. 발제자가 언급한 자료인 

6) 산안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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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 조사 현황과 문제점

(1) 중대재해 수사(내사)의 절차

고용노동부 주도의 중대재해 조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산안법과 「형사소송법」(이하 형

소법)에 따른 사법절차의 일환인 내사 또는 수사이다. 구체적인 중대재해 조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르며 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7) 이 훈령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재해조사 시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때에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그림 2>.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관계전문가로서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근로감

독관에게 제출한다.8)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범죄인지 등 수사에 활용하며 수사결과보고서와 함께 기록 목록에 포함하여 검찰에 송치

한다.

<그림 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고용노동부, 2018>

7) 조흠학 박사의 발제자료에 근로감독관이 고발조치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으로서 직접 ‘범

죄인지’하고 증거물,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건 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8) 2018년 훈령에서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휴일은 제외한다)’이 명기되었는데, 그 이전

에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로 되어 있었고 그 조사라 함은 ‘재해조사를 시작한 날’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규

정에는 없었으나 통상 14일 정도라는 관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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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관련 당국과 절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2020>

(2) 중대재해 수사(내사)의 문제점과 대책 

① 사고조사 방법론의 표준화 및 전문성 미흡과 그 대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6하

원칙에 의해 개조식으로 작성’하라는 간단한 언급만 있다<그림 3>.9) 중대재해 재해조사 

의견서는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지사 직원이 작성하는데, 발제

자가 언급한 안전보건공단 내부지침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이하 

재해조사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이 지침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재해조사에 관한 상세 사

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령에서 중대재해 조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

고 훈령에서도 매우 간단한 형식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발제자의 자료에 상술하고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요컨대, 사고조사 방법론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당연히 전문성도 길러질 수 없었다. 안

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19년 1월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고 최신의 사고조사 기법을 활용한 조사 매뉴얼을 제정했다.10)

9) 근로감독관 훈령의 ‘재해조사 의견서’ 형식은 광산안전관 재해조사보고서 보다 그 형식이 단순하다. 

10) 중앙사고조사단, (2019).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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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대재해조사 결과 비공개의 문제와 대책

재해조사의 목적은 사업주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 주체의 위법을 확인할 뿐만 아

니라 사고의 원인을 찾아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절차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을 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사, 

즉 수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에 치우친 조사는 직접원인, 간접원인, 근본원인 

등 총체적 원인을 조사하기보다는 주로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피상적인 

원인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해조사 의견서는 수사자료이므로「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도그마가 관철되고 

있어 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매우 요약되고 추상화된 

재해사례만이 공개될 뿐이라 동종업종 또는 인근지역에 사고의 교훈을 주는 효과가 현저

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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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재해조사 의견서(상단), 

광산안전업무처리 지침의 재해조사보고서 (하단)  

2020.04.29.에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화재 38

명 사망)는 2008.01.08.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 중대재해(화재 40명 사망)와 매우 

유사한 참사였다. 사고의 궁극적 원인 중 하나가 12년 전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

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2008년 중대재해는 엄청난 참사였지만 공

개된 사고조사 자료라고는 이천시 관련 소방백서에 담긴 편협한 사고조사 결과가 전부였

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보고서는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판결문도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므로 총체적인 원인조사와 그에 따른 교훈을 도출하는 데

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020.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75)은 이

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인즉슨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 참여권

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요 사고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중심으로 한 ‘특별사고조사’를 실

시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금년 2월 상임위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11)

11) 검토 결과 요지는 “특별사고 조사의 범위,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별사

고조사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려는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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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정부 산업재해 조사 사례

(1) 미국의 중대재해 조사

① OSHA의 재해조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절단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 시 OSHA가 산업안전보건법

(OSHAct)에 따라 수사하고 통고처분(citation) 등12) 처벌하고 관심 대상 주요 재해인 

경우는 법인명과 위반 사항 등이 명시된 보도자료를 발행한다. 

② NIOSH의 중대재해 조사

중대재해인 경우 처벌 위주의 수사만이 아니라 OSHAct에 의거 질병관리본부 소속 산

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교훈 도출을 목적으로 한 조사를 수행한다. NIOSH의 

Fatality Assessment and Control Evaluation (FACE)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조사보

고서는 일반에 공개한다. NIOSH는 소방관 순직재해에 대하여도 처벌이 아닌 교훈 도출

과 권고 그리고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 프로그램인 Fire Fighter Fatality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FFIP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 비규제 독립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CSB

OSHA가 OSHAct를 집행하는 규제당국이고 NIOSH는 연구기관인데, 미국에는 사고

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사고조사 기구도 있다.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CSB)가 그것인데 CSB는 화학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OSHA와는 별개로 처벌이 아닌 교훈 도출(안전권고) 그

리고 그 이행 모니터링을 기능으로 하는 조직이다. CSB는 규모가 큰 단일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유사한 원인으로 비롯된 여러 사고를 동시에 조사한다. 최근 CSB는 안전 권고에 

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형태

로 활동하여 권고 이행률을 80 % 이상으로 높였다. 

OSHA의 재해조사, 감독 등 행정 데이터는 공개되며 관련 법원 판결문도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해의 원인 등 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등이다. 

12) Citation은 법 위반 사항을 통지하는 공문서로 OSHAct 위반에 대하여는 OSHA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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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사례 

① HSE 재해조사에 따른 기소 결과 요지 공개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위반으로 기소가 결정된 사건의 요지를 아래 <표 

2>, <표 3>와 같이 인터넷에 공개한다.13) 공개되는 정보는 피고인(법인) 기본 정보, 적용

법조, 구형(벌금 및 형사소송비용), 이 피고인(법인)의 사건 기록 리스트 등이다. 우리나

라 현행 산안법에는 유사한 제도로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가 있는데, 2

명 이상 동시 사망 등 일부 사업장 제한되고 있으며 그 정보공개 내용은 일부 업체의 사

망자 수와 사망만인율 등과 같은 후행지표만을 공개하는 방식이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

지, 구형액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표 2> 영국 HSE가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피고인(법인) 

정보 목록 

13) HSE 관련 정보 인터넷 주소, HSE>About HSE>Regulating and enforcing> Register of convictions 

&notices> Conviction history register> Defendant details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case/case_list.asp?ST=C&CO=,+AND&SN=F&SF=O

DS,+|&EO=<&SV=31/12/2100,+|&SO=D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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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HSE가 공개하는 

피고인별(법인) 상세정보 사례 

② 특정 중대재해에 대한 독립적 사고조사 및 정보공개 
HSE는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목적의 수사를 하지만 조사대상 재해의 규모가 클 경우 

위원장,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객관성을 확보한 비상설 중대사고조사위원회

(MIIB; Major Incident Investigation Board)를 설치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2005.12.10. 번스필드(Buncefield) 사고가14)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고조사 과정과 결과 

보고서가 모두 공개됐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여론이 큰 사고에 대하여 Public Inquiry Act에 

따른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1988.07.16. 석유 및 가스 추출 플랫폼 파이퍼 알파

(Piper Alpha) 사고(167명 사망)는 산업재해 사고로 이 제도를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졌다.

 

(3) 일본의 사례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르면 산업안전전문관, 노동위생전문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당국 주관하는 산업재해 원인조사에 아래와 같이 독립행정법인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이하 기구)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업무뿐만 아니

라 후생노동성 공무원 직무 교육을 비롯하여 임금 체당금 사무 등 다양한 사무를 위탁받

아 수행한다. 이 기구는 홈페이지에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해당 페이지에는 “기

14) 번스필드 사고에서는 43명 부상, 사망자 없었지만 약 1.7조원(15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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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재해조사 실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공표가 가능해졌다. 조사내용은 동종 재해의 

방지 관점에서 기업의 비밀과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면서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

고 있습니다.”라는 언급과 함께 다음의 재해조사 보고서 이용약관<표 5>과 더불어 아래

와 같이 재해조사 요약본을 공개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연도별, 유형별로 볼 수 있다

<표 6>. 이 결과 보고서는 주로 사고 발생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기술하고 

있는데 요약본이지만 10 페이지 내외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기구에 의한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의 실시)

제96조2　후생노동대신은 제9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산업재해의 규모 기타 상황으로 판단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이하 "기구"라한다)에 당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전항에 규정된 조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당해 현장 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여서 이를 실시 할 것을 지시한다.

4 기구는 전 항의 지시에 따라 현장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기준감독관」은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의 직원"으로 본다.

(기구에 대한 명령)

제96조3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현장 검사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표 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에 관한 조문 

[재해조사보고서 이용약관 (특칙)]

기구 관리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재해조사보고서 (이하 "보고서"라한다)의 이용에 관

하여 다음 특칙을 규정합니다. 

1. 보고서는 연구소가 입수 한 정보에 근거 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입수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서 의해 얻어지는 결론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보고서를 소송 등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3. 보고서는 예고없이 변경, 삭제 등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이해 한 후 보고서를 이용해주십시오.

<표 5> 일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의 재해조사보고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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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 노동자건강안전기구 홈페지에 공개된 사고조사보고서 요약본 

(상단-연도별, 하단-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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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윤의 귀속처이자 경영의 책임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과‘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다. 경영자의 의식전환이 중대재해 감소 

효과로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는 제반 여건에 달려 있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기존 재해의 원인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정보가 절

실하다. 이 재해 원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공개에 소홀했던 우리사회의 그 동안의 관행을 빨리 일소하지 않는 한 중대

재해처벌법의 효과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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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한계점 및 
중대재해 포털 구축운영 방안

이 주 갑 디지털전략본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들어가며

중대재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규명이나 산업

재해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

해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 요청 

시 재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중대재해조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

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

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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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현황

재해조사 결과 동종 유사 사고 재발방지와 산재예방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재

해개요, 재해 상황도, 재해 예방대책 등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사례별 

OPS(One Page Sheet) 형태로 작성·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전파를 위해「사고사망 예방 Quick Message」를 작성하

여, 안전한 작업방법 매뉴얼과 관련 미디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콘텐츠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해사례 정보>

지게차 사망사고 사례 OPS 붕괴사고 예방 Quick Message

추가로 국회 등에서 요청하는 사고 중에서 재판이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사업장 관련된 정보 등을 삭제하고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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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의 한계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않도록 하

고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

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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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

(법무법인 JP, ‘21. 2. 9.)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에 대해 공단에서 진행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공단이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상 공개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 그 절차적 적절성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며, 

아울러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함께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보

고서의 목적에 맞게 재해발생 원인 분석, 재해예방 마련 및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산업재해 정보 제공 현황 

공단에서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산업재해에 관한 공식 통계를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공공 데이터 홈페이지(www.data.go)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산

재예방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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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산업재해 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

▪ 분기별「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

험을 지급하는 요양승인 공식통계로 시간지연 발생)

▪ 사고감시대응센터에서 파악한 사망사고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속보 제공

▪ 동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중대재해 사례별  

①재해개요 ②재해상황도 ③재해예방대책 등을 OPS로 작성ㆍ게시

▪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사례에 대해「사고사망예방 Quick Message」를 작성하여, 안전

작업방법과 공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콘텐츠 링크 등을 제공

그러나, 중대재해보고서는 법률,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개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중대

재해 조사보고서나 재해 통계 작성에는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공개되는 정보는 실시

간 산업재해 현황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정보를 신속히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6. 중대산업재해 포털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 

공단에서는 현재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 분석 등을 제공하는 포털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과거 중대재해 발생 내용에 대한 분류·정제 및 데이터 분석 작업과 중대

재해 현황을 포털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 현황 실시간 집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등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포탈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데이터 정제 작업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2020년도에 

과거 10년 동안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텍스트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다시 분야

별로 코드화 작업 등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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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분석시스템(가칭) 구축

중대재해 데이터를 분류·정제 및 분석하여 일반국민에게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제공하

는「산업재해분석시스템(가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산업재해분석시스템은 사고

사망, 업무상질병사망, 중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손쉽게 찾아보고 해당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대재해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산업재해분석시스템 주요 콘텐츠(예시)>

 ▪산업재해 인포그래픽, 산재사고 분석 리포트 등 한눈에 보는 통계 

 ▪유형, 기인물, 나이, 성별, 근속기간, 지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업종별 사고사망 위험지도(Industrial Fatal Accident Map) 

 ▪GIS 분석, 다차원 분석 등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요구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등의 절차적 단계

를 밟아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